
國家와 警察을 사랑하는

大韓民國在鄕警友會

☎ 구독안내：02-2234-1881 www.ex-police.or.kr 2007년 3월 10일 (토)    제1349호

C
M

Y
K

C
M

Y
K

C
M

Y
K

C
M

Y
K

C
M

Y
K

C
M

Y
K

C
M

Y
K

C
M

Y
K

발행처：대한민국재향경우회
(우：100-82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전©©화：2234-1881         FAX：2231-7557
발 행 인：具 弘 壹 편 집 인：李 庸 祥
등록번호：문화다05675
창 간 일：1970년 12월 13일

2007년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아직 완료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국회에 걸
려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아직 합의
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어붙일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보류하
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대선 때 마다 공약으로 떠오르는 경

찰을 향한 수사권 조정, 공약(空約)으
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역사를
집어보고자 한다.
로마법과 게르만법시대 초기 형사소

송은 대체로 사인(私人)소추주의 소송
절차가 행하여 졌고, 중세 말기에서 근
세 초기에는 규문주의 소송절차가 시
행되었다. 
프랑스혁명을 거친 뒤 대륙법계 형

사소송에서는 국가소추주의·직권주의
소송절차가 성립되었다. 한편 국에
서도 일찍이 명예혁명때
당사자주의 소송절차가 확
립되었다. 
한국의 형사소송은 고려

이전에는 대체로 사인소추
주의 소송절차가 행하여
졌고, 고려시대와 조선시
대에는 규문주의가 시행되
었다. 일제강점기에는 1912년 조선형사
령(朝鮮刑事令)에 따라 일본 형사소송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한국에도 대륙
법계 직권주의 소송절차가 도입되었
다. 8·15 광복 뒤 미군정에 의하여
1948년 군정법령 제176호(형사소송법
의 개정)가 공포되어 미법계 당사자
주의 소송절차가 도입되었다. 이 법령
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위하
여 구속 장제도와 변호제도, 보석제
도의 확충과 인신보호제 등을 시행함
으로써 미법계와 대륙법계가 공존하
게 되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
정·공포하 고, 그 뒤 11차례의 개정
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경찰

에게 수사권을 줄 것이냐가 큰 문제
(이슈) 으나 당시 엄상섭 입법위원
등의 발언록을 보면 경찰에게 수사권
을 주고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이론상으로 옳다고
보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경찰파쇼가
우려된다면서 오늘날 견제가 원천적으
로 불가능할 정도의 기형적 수사권한
을 검찰에게 주는 방향으로 형사소송
법 제195조와 제196조 규정의 입법이
추진됐던 것이다. 

광복 이후 미군정 시절만 해도 수사
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했던 경찰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 있어서 왜
그토록 무력하게 수사권을 내놓아야
했는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친일파
를 청산한 검찰과 달리 일제시대 인사
들을 그대로 유지한 경찰은 국민의 신
뢰를 잃어 새로운 사법제도를 창설하
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
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장청구권에 있어서 검사에게

인정된 것은 이보다 후인 1962년의 일
이다. 경찰은 4·19혁명으로 들어선 장
면 정권 시절 수사권 되찾기에 나섰지
만, 5·16쿠데타로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개정 헌법에 장청구 권한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시, 수사권의 주체
가 검찰이라고 못을 박았다. 
수사권독립 문제는 1980년 제5공화

국 이후 간헐적으로 논의
되어오다가,‘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불붙기 시
작하여, ‘참여 정부’들어
정점에 달했다. 두 정부 모
두 경찰 수사권 독립을 대
선 공약으로 내건 정부들
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수사권 조정위원으로 참여
했던 서울대 조국교수는“경찰의 수사
권 조정에 대하여 검찰, 경찰 및 민간
위원은 △현재 사법경찰관리는 대부분
의 사건에 대하여 검사에 대한 보고나
검사로부터의 지시없이 사건을 인지하
고,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는 실제 사법
경찰관리의 수사 과정 전체에 미치고
있지 못하나, 향후 송치 전 검사의 수
사지휘의 범위는 대폭 줄여나가야 한
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확인하 다”고
밝혔다. 그리고“2007년에는 참여시민
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을 갖는 시민참
여재판이 실시되고, 2012년부터는 참
여시민의 평결이 직업법관을 구속하
는 시민참여재판이 시행될 예정이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이제 경
찰작성 피의자조서와 마찬가지의 지
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검사는 공소
유지에 대폭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재
처럼 수사검사와 공판유지검사가 왕
왕 분리되고, 후자의 경우 형식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현상은 상상할 수 없
을 것이다. 

수사권 조정 - 權限과 責任을 동반한 民主的 형태로
이 승 주 박사(초당대 경찰행정학 교수)

재향경우회를 비롯한 보수 안보단체들
로 구성된「반핵반김 국민협의회」가 주최
한「북핵 폐기, 북한 해방 촉구 3.1절 국민
대회』가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구홍일 경우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경우회원 3천여명
및 안보단체 회원 등 총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
민들이 북한 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북한 해방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북핵 문제의 미해

결과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시민들의 안보불
안감이 거세게 표출되었다. 

먼저 경과보고 및 인사말에 나선 반핵반
김 국민협의회 박찬성 운 위원장은『우리
는 오늘 북 핵문제 해결과 김정일 독재에
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
이 자리에 모 다』면서『우리의 궐기와 함
성으로 북 핵을 폐기시키고 자유통일을 이
룩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공동대회장인 안응모 前 내무부 장
관은『얼마전 끝난 6자회담의 결과는 북한
핵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핵을 인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으며,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핵폭탄과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원자로 폐쇄조건
으로 엄청난 대북지원을 하려 든다』고 지
적하고『김정일 정권은 결코 핵을 포기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으로 대한민국
을 협박해 온갖 지원을 받아 내려할 것』이
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안 前 장관은『대한민국 국민은 핵

공포로 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데, 이런
상황은 김정일 정권이 핵 폭탄을 손에 쥐
기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개
탄했다.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공동회장도『북핵이 폐기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고 있어 우
리 안보가 심히 걱정된다』며『김정일은 전
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 언
제든 도발할 것인데, 전쟁 억지력이 낮아
지는 한미연합사 해체는 어떤 일이 있더라
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
를 토해 냈다. 
한편 이날 참석 단체들은‘6자회담 당사

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김정일 정권
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야 말로 살 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더욱 압박
을 가해야 하며, ‘북한 핵의 완전한 선폐
기, 그에 상응한 후지원’이라는 일괄 타결
방식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3.1정신 이어받아

김정일 선군독재 종식과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 ▲UN과 국제사회, 온국민
과 함께 북핵폐기를 위한 적극적 노력 전
개 ▲북핵의 완전 폐기시 까지 모든 대북
지원 중단 ▲안보 기반인 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저지 ▲김정일의 반보수
대연합을 분쇄하고 북핵 해결없는 정략적
남북정상회담 반대 등을 밝혔다. 
이어진 2부 市街行進시에도 수천명의

경우들을 비롯한 안보단체 회원 및 참가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북핵 폐기와 북한 해방」을 외치며 3.1 운
동의 시발지 던 탑골공원에서 보신각 앞
까지 약 1.5km 거리를 질서정연하게 행진
하므로서 3.1운동 정신이 북핵폐기 및 북
한해방의 염원으로 이어졌고, 이 일대는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인 가운데 시민들로
부터 공감을 받았다. 

‘北核 폐기, 北韓해방 촉구 국민대회’盛況

경우회는 지난 3월 7일 오전 11시 구홍
일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집행부가 참
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특별회) 사무처
장 회의를 갖고 일반 업무지시 및 조직발
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구홍일 중앙회장은 조

직운 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
국 시도 사무처장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 경우회가 의미있는 5.16 민
족상을 수상한 것은 일선에서 힘써준 여러
분들의 공동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
서『지난 3.1절 국민대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전국의 경우들을 바라 보면서 이제는
조직활성화의 기틀이 잡혀 간다는 강한 느
낌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구 회장은『사조직 형태의 각종 모

임들을 공조직
인 경우회로 이
끌어 내는 한편
전·의경 출신
회원들의 등록
이 저조한 현실
을 감안해 이들
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회원들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조직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며 실
무 책임자인 사무처장들의 적극적인 노력
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우회는 매년 5월

중앙회 정기총회 및 11월 경우의 날에 수
여하던 중앙회장 및 경찰청장 포상을 앞으
로는 매년 4월 시·도(특별)회 총회시 수
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전국 시·도회 사무처장들에게 ▶

정년퇴직자 및 경우회 활동 비참여자,
전·의경 전역자들에 대한 등록 권장 ▶회
원증을 발급받은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
리 ▶전현직 유대강화를 위한 일선 지휘관
들의 명예회장 추대, 경찰 행사시의 방문
격려, 각종 캠페인 등에 적극 참여하는 협
조 체제 구축 등을 당부하는 한편 당면현
안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전국 市₩道會 사무처장 회의 개최
- 당면 현안 및 조직 활성화 대책 토의 -

- 재향경우회 등 안보단체, 나라 사랑 意志 표출 -

전 근대적인 二重搜査 구조 속에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위해 온 국민의 여망 속에 경·검 간의 구체적 대안협의와
여·야 정치권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사상 最多 인원이 참석한 입법공청회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들의「형소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18개월 동안이나「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日帝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警·檢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
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정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
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
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
점적 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
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警·檢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
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
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大韓民國在鄕警友會 120萬 會員 一同

<2면으로 계속>


